
2023. 10. 4. 

전국교수연대회의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일본 핵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시작(1500Bq/L

미만, 30년간 방류)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 10여년 경과 불구, 폐로계획 불
명확(다핵종 총량 불투명, ALPS외 무단방류 존재, 폐로기간 
50~100년 연장 우려)  

 2년전 일본 해양투기계획 발표 불구, 국내외 대응체계 부재(반
감기 고려 대형탱크 보관 대안 불고려, 일본 국내 어민과의 약속 
파기) 

 ALPS시스템 안전성 점검 비판 부재(삼중수소,탄소14 그대로 방
출, 다핵종기준치 이하 개관적 확인 애로, ALPS고장 및 운영시
스템 투명성 부족) 

 IAEA 최종보고서 일본 정부 맞추기 의혹(사전 해양방류 인정, 환
경영향평가 무시, 정당화원칙 무시), 국제기구 무력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문제점 제기 포기, 일본 대신 
오염수 방류 안전 홍보, 문제점 제기 야당 학자에게 ‘괴담’선동) 

 



해양오염이란? 
•인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하구를 포
함한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물질로 인
하여  

•생물자원을 손상시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가 되며 

•해양활동을 저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유해한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 

<해양오염 종류> 

•기름오염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중금속오염 

•잔류성 유기화합물질오염(DDT) 

•폐기물(쓰레기)오염 

•방사능오염 

 

적조발생 

공장폐수 

생활폐수 
쓰레기투기 

해양오염의 원인 

기름유출 

농약살포 

방사능오염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금기의 정치학’ 
 신동애 일본 기타큐슈대 법학부 교수=일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전정책 계속 추진 위해 ‘금기의 정치학’ 편다고 
주장.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헛소문을 막는다고 하고, 수산물 
유통판매 추진예산을 짜서 이해관계자들을 무마 노력.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 제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점 제기
를 헛소문으로 몰아. 소위 ‘헛소문’ 피해자가 어민이라며 이
해관계자를 어민들로만 축소, 소비자인 국민들과 분리대처. 

 일본 정부, 이러한 헛소문으로 인한 일본 어민들의 피해 보
상과 헛소문 대응을 위해 약 3천억~8천억원 기금 마련 중.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과거 미나마타병 처리에서 보
여준 것과 같이 공해문제를 철저하게 개인 문제화하고, 피
해자 배상소송의 장기화를 통해 환경문제의 근본적 대응을 
회피(무책임한 일본 정부의 처리방식의 연장선상).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유감·반대’  
한 번도 없었다(한겨레, 2023.4.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사실상 용인’ 입장 변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한 2021년 4월부터 지난 2년간 이 문제 총괄하
는 국무조정실 발표 보도자료 10건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2021년 4월 일본 오염수 방류 방침 결정하자 보도자료
를 내어 “단호하게 반대” 강조. 그해  7월부터 IAEA 국제 모니터링팀
에 한국 전문가 참가 뒤에도 일본 움직임 이어질 때마다 ‘우려와 유감’ 
표명. 지난해 1월 일본,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 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 
강행에 대해 재차 우려 표명. 

 윤석열 정부=보도자료 3건엔 ‘우려·유감·반대’ 등 문구 아예 빠져. 국
무조정실,  4월 6일 IAEA 중간보고서 설명하며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의 오염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
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7월, 올 2월, 자료에서도 “오염
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만 지적. 



2. 핵오염수 투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정치사회적 영향 
1) 극단적 여야 대치  
2) 정치가들의 변심 
3) 국내 보수언론의 변절 
4) 여야 대치 따른 국론분열 
5) 향후 탄핵, 총선 영향 
6) 미래준비 부족 
 
 외교적 영향 
1) 유엔, WHO, IMO 등 국제기

구 위상저하, 불신초래 
2) 신냉전 편입, 윤 정부의 입지 

축소 
3) 국제해양법 제소 불발, 태평

양연안국 연대 실기 
4) 정부의 외교대응력 저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ALPS운영체계 불안 불신 
2) 환경영향평가 부재 
3) 핵종 생물농축문제  
4) 방사능측정시스템의 문제 

 
 수산업 경제 전반 영향 
1) 소비위축/ 수산물생산 피해 

심각 
2) 해양관광 격감 
3) 국가 대책 예산 급증 
4) WTO 수입금지 유지 불안 
 



1) 정치사회적 영향 

 극단적 여야 대치  

 정치가들의 변심 

 국내 보수언론의 변절 

 국가 전체적 미래준비 부족(무비유환) 

 여야 대치 따른 국론분열 심화 

 향후 탄핵, 총선 정치화, 주권 심판론 대두 

 미래 준비, 대처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입장 바꾼 ‘국힘’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쉽게 이 문제를 판단. 단순히 ‘과학

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 보다는 과학을 
넘은 국가간의 외교, 경제산업, 심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정
부로서 무능, 무책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구촌의 환경과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관한 문제.  

 2021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규탄 및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
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한 목소리로 정파초월 통과(투표 국
회의원 199명 중188명이 찬성).  

 2년 지나 윤 정부 태도 돌변하자 2년 전 국회결의 무시 

  -2년전 국회가 일본 정부에게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에 대한 안전성 확보 위해 적극 대책 요구한 것과 정반대로, 같
은 내용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괴담’ 운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사실상 묵인 방조(일본 정부, 도쿄전력 대변). 

 

 



국힘 의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2020년 10월 26일 김기현 의원=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서 후쿠시마원전 오염

수 방류 계획에 강하게 우려 표명,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
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 “보다 객관적 절차와 과
학적 검증을 통해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 검증 과정에
서의 한국 참여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발
언(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221회, 2023년 7월 30일). 

 2020년 11월 20일 김기현 의원=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 만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
하고 일본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울산매일, 
2020년 11월 22일). 

 2023년 5월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
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
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국힘 의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2021년 4월 16일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원총

회,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2020년 10월 19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
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
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일
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 방
류 이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
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  

 2023년 5월 19일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 성일
종 의원=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앨리슨 옥스포드대 
명예교수 국힘 간담회 ‘방사능 공포괴담과 후쿠시마’ 개최, ‘후쿠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게 해. 

 



우리나라 정부 여당, ‘괴담의 정치학’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방일 시찰단 

파견 이후 정부 여당이 친원전학자의 의견을 토대로 야당과 
재야학자의 의견을 ‘오염수 괴담’ 운운하며 여론몰이.  

 “해양방류하면 희석되기에 문제없다”는 말을 ‘과학적’이라고?   

 과학이란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
고 해명하는 학문. 과학의 기본은 증명에 있어.  

 과학 이전에 상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그렇게 안
전하고 먹어도 된다면 그런 걸 해양에 투기하려고 하는 것 자
체가 모순. 바다에 핵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국제환경범죄. 
정말 안전하다면 소위 ‘처리수’를 ‘일본 국내’서 처리해야.  

 ‘오염수 해양투기’를 문제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바다를 생태
계가 아닌 거대한 증류수 실험실로 보는 무지와 무책임을 드
러내고 있는 것. 

  해양투기 자체가 비과학적, ‘괴담운운’ 자체가 선동적임.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정부 홍보) 

 알프스로 62종 방사성물질 기준치 이하로. 삼중수소 토
양 등 산재. 먹어도 기준치 이하 영향 없다고 주장. 

 정용훈(카이스트 교수)=커피한잔 우유 한잔에도 삼중수
소 있어 건강우려 안 해도 돼. 

 강도형(해양과학기술원장)=후쿠시마서 1천Km 떨어져 
4-5년 해류 도달. 삼중수소 일반 바닷물수준. IAEA 최고
검증기구. 우리나라도 검증 참여. 

 백원필(원자력학회장)=희석되면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영향 없어. 

 강건욱(서울대병원 핵의학교수)=바다엔 삼중수소 100억
Bq도 문제없어. 12년 전 후쿠시마사고 때 방출 이후 수산
물 피해 없어. 위험 운운은 ‘’괴담”. 





정부 홍보물이 ‘괴담’-커피 한잔에 삼중수소가 4900Bq 들어있다? 

 일본 처리오염수 삼중수소 농도 1500Bq는 커피 한잔 4900Bq 보다 적다고 
주장(정영훈 카이스트 교수 주장)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삼중수소 기준 1만Bq/L 이하. 미국, EU 각각 
740Bq, 100Bq. 우리나라는 6Bq. 

 커피 한잔에 ‘4900Bq 삼중수소 존재’ 정부 홍보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커피를 조사해 검출된 것이 아님. 커피에 보통 있는 칼륨40(K-40)의 
양이 14Bq 있다고 치고 캄륨과 삼중수소의 선량환산계수 350배를 단순히 
곱해 추정한 값에 불과(14X350=4900Bq). 숫자놀음. 

 정부 홍보자료에 따르면 L커피(200ccX5)엔 24500Bq. 이는 WHO 기준 2.5
배. EU기준 245배, 우리나라 기준 4000배 이상 초과, 오염돼 먹거나 마시면 
안 되는 물질이 됨.  

 문제는 삼중수소와 칼륨40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칼륨(K)은 채소 과일에 풍부한 필수 영양소. 우리 몸은 칼륨의 양을 일정하
게 유지. 칼륨은 몸에 들어온 만큼 배출. 음식으로 칼륨 섭취한다고 문제 안 
돼. 

 <출처-매일 먹는 커피가 EU음용 삼중수소기준보다 245배 오염된 방사성물
질이 돼버린 이유(민중의 소리, 2023.8.2)>  
 
 



우리나라 친원전학자들의 민낯-국민안전보다 ‘핵산업 이권 우선시  
한국원자력학회, 후쿠시마수산물 안전 외치는 일본 교수 초청강연 

• 2015년 일본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
지 조치에 항의해 WTO에 제소. 2019년 4월 

우리 정부 승소 불구,  일본 정부는 계속 후쿠
시마 수산물 수입을 강요.  

•  이 시점에 한국원자력학회가  2019년 5월 ‘후
쿠시마는 안전하다’라는 주장 외치는 일본 교
수 초청,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기
자회견 열고, 원자력학회 50주년 기념행사에 

특별강연 개최.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방사성 피해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사실 확인” 주제 발표 도쿄대 

하야노 류고 명예교수. 관련 논문의 데이터 사
용에서 개인 피폭량을 1/3으로 축소했다는 지
적, 논문 작성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를 사용, 연구윤리위반으로 일본 내에서도 논
란. 



정권 따라 논조 달라진 조선일보,TV조선 
 조선일보(2019년 9월 17일) <“삼중수소만 빼면 깨끗”...얼

결에 후쿠시마 오염수 심각성 인정한 일 과학기술상> 

    -당시 다케모토 일본 과학기술상, IAEA총회 발언(방사능 
오염수는 정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제외하면 
다른 방사능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 비판일본 정부, 후
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방사성물질이 잔류 사실 시인한 셈. 
원전에서 나온 고농도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발암이나 기
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분류된다고 지적. 

 조선일보(2021년 4월 14일) 사설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
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 

      -오염수의 70%엔 삼중수소뿐 아니라 기준치를 넘는 세
슘,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물질도 포함돼 위험하다고 강
조. 원전 오염수 보관 장소가 없어서 문제라면 주변 주민
들 동의를 구해 부지 밖에 보관하라, 삼중수소 반감기 12.3
년이기에 30년 정도만 더 보관하면 80% 이상은 사라지니 
일본 정부가 성의만 있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방류를 
뒤로 늦출 수도 있다고. 

 TV조선(2021년 4월 20일) <후쿠시마서 또 기준치 3배 
‘방사능 우럭’… “이래도 오염수 배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노출된 우럭이 잡혔다며 일
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한 번 명확해졌다고 염려. 1956년, 미나마타 수은중독
으로 314명 숨져. 이대로라면, 세슘에 삼중수소가 더해진 
만성독성 가진 수산물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몸의 세포를 
피폭시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전문
가 의견도.  

 



2)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ALPS운영체계 불안 불신 

 환경영향평가 부재 

 핵종 생물농축문제 
 방사능측정시스템의 문제 

 



고농도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ALPS로 제거 안돼  
 ALPS(다핵종제거설비) 활용해 60여종 방사성물질 정화한다고 

하나 삼중수소는 물론 스트론튬, 탄소14 등은 제거 안 돼(2018
년 교도통신 보도로 확인). 

 ‘오염처리수’라고 해도 약 62개 핵종 가운데 72%가 핵종별 배출
기준을 초과,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나 높다는 것. 원인은 ALPS 가동률 높이기 위해 흡착
제의 교환 빈도를 의도적으로 낮췄기 때문(2020년 일본 경제산
업성, 2018년 도쿄전력 자료).  

 ALPS는 수준 높은 것이 아님, 미국의 같은 장치 수준이 더 높은
데도 일본 자체 도시바 히타치제품 사용. 

 ALPS는 2021년 4월 참의회에서 8년간 제대로 된 시운전 거치지 
않고 미검증 상태 운용됐음을 묻는  야마조에 타쿠 의원 질의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건너뛰었다’고 시인. 

 ‘교반’이라고 오염수 검사 때 골고루 섞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2023년 6월 일본 야당 아베 도모코 의원 중의
원의 화상 질의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인정(JTBC. 2023.6.6) 



일본, ALPS처리수의 72%가 기준초과 



도쿄전력 ALPS “신뢰하기 힘들어” 
 지난 1월 미국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도

쿄전력이 확인한 9개의 방사성 핵종은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
을 입증할 대표성이나 인과성이 없다. 샘플링한 오염수 역시 저장
탱크의 4분의 1 수준만 측정해, 방사성 슬러지 폐기물에 대한 정보
가 전무한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
이다”라고 지적(주간조선, 2023년 5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가 73만Bq/L(일본 배출기준 6만
Bq)를 WHO 음용수 기준인 1만Bq보다 낮은 1500Bq/L로 배출한
다고 하나 이는 매우 느슨한 수치. 음용수 기준 적용시 미국이 
740Bq, 유럽 100Bq, 미 캘리포니아주 15Bq.  

 우리나라 정상운전 원전 삼중수소 배출관리기준치 4만Bq이지
만 월성원전의 경우 배출수 삼중수소 농도는 13.2Bq(한국일보,  

 2021.4.14). 우리나라 음용수 삼중수소 기준은 6Bq. 
 왜 일본에 1500Bq아니라 15Bq 수준으로 방류하라는 말을 못하

는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1차 방류 평균 삼중수소농도 60~80Bq? 
  초기 방류라 ‘물타기’. 향후 유지 가능? 제어 실패시 문제 발생. 

 
 



우리나라 음용수, 방류기준 ‘엄격’ 

한국일보(2021년 4월 14일) 



  



방사성폐기물, 인위적 희석 해선 안돼 

 1500Bq미만이면 안전하다? 

 하루 460tX17일=782L(약 120억Bq)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처분기준규정(원안위고시 8조)=자체 처
분을 위해 인위적인 희석을 해선 안 된다. 

 IAEA의 ‘특정 안전 가이드 SSG-45’=“정상적인 작업에서 발생
하는 희석 외에 의도적으로 물질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오염수탱크 농도 측정대신 희석탱크에서 대량해수를 희석해 방
류방사능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  

 허용기준이 1이지만 삼중수소 농도는 2.33. 29개 핵종은 0.28이
지만 삼중수소와 29개 핵종 합한 농도는 2.6으로 기준치를 넘
은 농도(희석전 허용농도가 허용기준의 2.6배라는 사실이 중요). 
이런 방식이라면 오폐수를 홍수 때 무단투기해도 된다? 

 한꺼번에 희석해 버리는 게 과학? 국제환경범죄! 

 자국 내 처리원칙, 정당화 원칙 위배, 국제해양법 제소감 

  



희석 전 허용농도가 기준치 2.6배 

 오염수를 허용기준까지 여과한 뒤 바닷물 희석, 그러나 자
료공개 안 해. 

 허용기준이 1이지만 삼중수소 농도는 2.33. 29개 핵종은 
0.28이지만 삼중수소와 29개 핵종 합한 농도는 2.6으로 기
준치를 넘은 농도.  

 즉 희석전 허용농도가 허용기준의 2.6배라는 사실. 

 이를 740배 희석한 뒤 허용기준치의 1/270배라고 하는 것
은 문제. 

 이 경우 고준위라도 허용치 이하로 1천, 1만배 희석하면 안
전한가? 

 우리정부의 규제치에 위반. 문제는 우리정부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 



사고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해선 안 되는 이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속의 삼중수소는 60여개 핵종. 최소 30여
년 간 추가적으로 발생. 

 삼중수소는 마치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과 비슷. 12년 반감기
가 있지만 어느 양 이상 바다에 축적되면 미세플라스틱과 같이 
인체나 생물체에 해로운 영향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에 대한 장
기적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 

 현재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2차 처리해 기
준 이하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
지, 그 총량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고준위이건 저준위이건 방사성물질 해양투기 금지한 런던협약
이나 런던의정서 정신 위반, 일본의 해양투기는 이러한 협약이
나 의정서 사실상 무효화 명분 줘. 

 기존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총량 외에 고의로 추가 방류, 투기
해선 안 돼(타의에 의한 건강 환경권 침해 받아선 안돼). 

 향후 정상 원전의 경우도 국제적 차원 안전규제 절실.   



후쿠시마 폐로위원장 
 "오염수 문제, 영원히 반복될까 걱정”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폐로 계획 실현 불가능…핵연료봉 제거 더 큰 

문제“(아사히신문, 2023.9.12)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후쿠시
마원전 폐로검토위원회 위원장 인터부ㅠ 

 미야노 위원장, "오염수 문제가 영원히 반복될까 우려된다"며 "2051
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로한다는 도쿄전력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고 . 지하수가 원전 부지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 

 처리수 해양방류보다 용융된 핵연료봉 제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 

  "핵연료봉 파편을 수용할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라며 "파편을 수
송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수송 가능한 형태로 잘라내는 과정에서 폐
수와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원전을 폐로하면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지 먼저 논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일반 원전 폐로는 연료봉을 제거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30~40
년 정도 걸린다"며 "(후쿠시마는) 아직 원전 안에 핵연료봉이 묻혀 있
어 폐로까지 50~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2051년까지 폐로를 완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머니투데이, 2023년 9월 13일). 



“’역치없음’-작은 피폭도 악영향을 미친다”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2010, 創史社) 
 “작은 피폭도 악영향을 미친다. 작은 피폭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망언“이

라 강조. 방사선이 분자결합을 절단파괴하는 현상은 피폭량의 다소와 관계없
이 일어나. 피폭량이 적으면 증상자체가 나오지 않고 증상이 나오는 최저의 
피폭량을 ‘역치’라고 불러.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극히 단기간에 21만명 사망. 

 ‘직선·역치 없음’(LNT) 가설  

 원폭투하한 미국은 1950년 피폭자의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수명조사(LSS)를 
시작해 히로시마 나가사기의 근거리 피폭자 약 5만명, 원거리피폭자 약 4만
명 동시에 원폭작열시 두 도시에 있지 않았던 사람(비피폭대조자) 약 3만명
을 포함해 피폭영향 조사를 진행. 피폭자로 규정된 사람들을 반세기에 걸쳐 
조사한 지금 50mSv의 피폭량에 이르기까지 암이나 백혈병이 될 확률이 높
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명백히 드러나. 이 때문에 확률적 영향이라 불리
는 이들 장애에 대해서는 그 이하면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역치가 없
고 또한 아주 낮은 피폭량이라도 피폭량에 비례한 영향이 나온다고 생각하게 
돼. 

 미국과학아카데미 위원회 2005년 6월 30일 7번째 보고서 주요결론 

 저선량방사선의 생물영향을 장년에 걸쳐 조사, 생물학적 생물물리학적 데이
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폭 리스크는 저선량에 이르기까지 직선적으
로 계속 존재하며 역치는 없다. 최소한 피폭이라고 해도 인류에 대해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직선, 역치없음’모델). 
 



 ‘삼중수소 위험 탐색’(2022) 
 방사선 위험, 특히 상대적으로 방

치된 일부 위험. 삼중수소 자체 
연구. 

 충격적이게도 임신 기간 동안과 
특히 임신 1기 동안의 위험은 핵
무기와 핵무기 모두의 인위적 오
염물질로서 삼중수소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
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
씬 적은 관심을 받았다고. 

 원자력. 그리고 세포 소기관에 미
치는 영향. 세포의 세포질, 일단 
그것이 물로서 몸에 들어가면 우
리가 먹는 음식의 분자에 묶여있
어. 특히, 삼중수소는 베타입자를 
방출해서 세포에 과잉의 활성산
소를 만들어내.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 DNA를 손상시키
는 것(유기결합형 삼중수소: OBT)
을 형성. 

 주로 암이 아닌 위험 – 과학적 관
점과 건강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 
상당한 탐색이 필요한 것들. 
 



삼중수소수(HTO) vs 유기결합형 삼중수소(OBT) 

 지구상의 삼중수소의 약 99%은 핵과 관련된 인공생성물 

  =일본정부 및 국내 원자력추진파,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주장.  

 삼중수소+산소로 삼중수소수(HTO) 

   =에너지가 약하고 생물학적 반감기는 약 10일 체외배출로 
안전하다는 것.  

 문제는 그 중 3~6% 정도가 ‘유기결합형 
삼중수소(OBT:Organically Bound Tritium)를 형성 

   =경구섭취, 피부흡수, 호흡 등으로 체내로 삼중수소가 
들어 오면, 몸 속의 60~70%는 수분인 만큼,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질(탄수화물, 방, 단백질, DNA, 호르몬 등)의 
화학적 구조는 모두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 수소를 
삼중수소가 쉽게 치환.  



왜 삼중수소를 염려하는가? 
 1. 삼중수소는 높은 방사성물질. 방출하는 베타입자는 다른 방사성물질처럼 인체와 

다른 생명체에게 위험을 끼쳐. 삼중수소는 측정된 가장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물질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사성 오염물질. 

 2. 플루토늄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양의 삼중수소는 자연계의 양을 훨씬 초과. 

 3.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은 모두 핵무기에 사용. 

 4. 플루토늄, 우라늄 그리고 다른 알파 방출체들처럼, 삼중수소는 몸밖보다 몸 안에서 
훨씬 더 위험. 

 5. 삼중수소수는 방사성이지만 화학적으로 일반(비방사성) 물과 구별할 수 없어. 

 6.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기에 수십 년 동안 환경에 지속. 

 7. 방사성 물질의 단위 질량당 방사능은 반감기에 반비례. 

 8. 자궁에서 형성되는 시간과 성숙되는 시간 동안 난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삼중수소는 임신중에, 미래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자와 정자세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9. 삼중수소는 임신초기 유산이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저선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중추신경계 형성에 대한 일부 유형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10. 삼중수소수가 화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정확하게 일반적인 물과 

    같아. 노출시 공식적인 조언으로 맥주나 다른 것을 마심으로써 충격을 줄인다고 하나 
그러나 여성에 대한 주의사항이 없다는 점은 주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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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 사례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로우리돕슨팀 논문=저농도의 삼중수소도 장기간 노출

했더니 동물실험 시 생식세포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우려. 

 1993년 12월, 미국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스트라우메팀 논문=삼중수소에 피폭
되면 암, 유전자 영향, 기형아,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2003년 4월부터 유럽방사성위원회(ECRR)가 간행물 출간=삼중수소가 DNA 구성에 
사용된 후 헬륨으로 붕괴하면 DNA 이상이 생길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EU 공인 
과학기구 아닌, 유럽녹색당 소속 사립단체).  

 2021년 4월 27~28일, 미국 티모시 무쏘 (Timothy Mousseau) 사우스캐롤라이나
대 생물학과 교수, 서울 전경련회관과 부산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그린피스 주최 기
자회견서 발표. 

    -그린피스의 27일자 공식 보도자료(생체농축 강조)="삼중수소 피폭의 영향이 먹이
사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지고, 특히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서 종 유전자 변형
을 가져올 수도 있다", "체르노빌의 들개 사례처럼 후쿠시마도 방류를 시작하면 주변 
생태계에서 많은 생물들의 유전정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식물성 플랑크톤 세포
에 축적된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먹이사슬 상위 개체인 홍합으로 옮겨져 생물 축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공식 인터뷰="도쿄전력의 실험 샘플이 3개 종 밖에 되지 않아 더 포괄적 
연구가 필요", "박테리아부터 최상위 먹이사슬까지 더 많은 생물학적 개체군을 대상
으로 실험해야 하고 수백개의 생물종의 유전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삼중수소
가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특히 정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출처: 나무위키> 

 



핵오염수,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 
 2001년 영국 브리스톨 해협 넙치 홍합 삼중수소 농축률 2000-3000배 농축 확인 

논문 

 McCubbin D et al (2001). "Incorporation of organic tritium (3H) by marine 
organisms and sediment in the severn estuary/Bristol channel (UK)." Mar 
Pollut Bull. 2001 Oct;42(10):852-63. PMID 11693639 

 

 해수 여과 불충분할 때 삼중수소수 이외의 삼중수소가 가산돼 생물농축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는 등 삼중수소 및 농축률의 측정문제 등 지적 논문. 영국 식품기
준청 지침 따라 1997년부터 10년간 매년 조사한 결과 바닷물 자연상태에서 
5~50Bq/L인 데 비해 넙치 4,000~50,000 Bq/kg, 홍합 2,000~40,000 Bq/kg의 
농축이 인정 논문 

 Enhancement of tritium concentrations on uptake by marine biota: 
experience from UK coastal waters,Hunt GJ1, Bailey TA, Jenkinson SB, 
Leonard KS.,J Radiol Prot. 2010 Mar;30(1):73-83. doi: 10.1088/0952-
4746/30/1/N01. Epub 2010 Mar 10. PMID 20220210 (PDF) 

 

 삼중수소에서 키운 해조를 홍합에 준 실험에서는 투여량에 비해 투여량이 비례
해 삼중수소가 계속 축적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논문 

 Jaeschke et al. (2013). “Bioaccumulation of tritiated water in 
phytoplankton and trophic transfer of organically bound tritium to the 
blue mussel, Mytilus edulis.” J Environ Radioact. 2013 Jan;115:28-33. PMID 
22863967 

 



오염수 방류 앞두고…후쿠시마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 세슘 검출(마이니치신문, 2023.6.7) 

 도쿄전력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8000㏃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6월 6일).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1kg당 100㏃)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 우럭 크기는 30.5cm, 무게는 384g. 

 지난 4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잡힌 쥐노래미에서도 1200㏃의 세
슘이 검출된 바 있어. 

 도쿄전력은 잡힌 곳이 1~4호기 바다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어 방
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물고기가 항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을 
여러 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 오염 물고기의 이동을 막
더라도 해수의 이동까지는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관
련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이 같은 우려 제기됐으나, 도쿄전
력은 현재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일본 국립환경연 보고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연안 생물 영향 우려”(경향신문, 2023.6.14) 
 일본 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 코다마 케이타 연구원, 2021년 2월 ‘국립환경

연구소뉴스’(격월간) 게재 ‘지진 재해·원전사고후 후쿠시마현연안의 어패류 
군집 변화’ 보고서 

   -“원전사고 유출수 포함 방사성물질이나 기타 유해물질에 (어패류가)노출됨
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폐사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번식능력에 이상 생겼을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환경변화에 대한 생태영향평가 실시 위해서는 조사 계속 실
시해 환경인자 및 저서어패류 군집의 장기적 변동을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 

 동 연구소 호리구치 토시히로 환경리스크·건강연구센터 생태계영향평가 연
구실장의 ‘후쿠시마 해역 조사’ 보고서(같은 달 국립환경연구소뉴스) 

   -후쿠시마현 연안·앞바다에서는 어업조업이 정지돼 있어 어획 압력이 상당히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저서 어패류의 개체 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라고 밝혀. 

   -“대량의 방사성핵종 환경 중에 방출. 그중 80% 이상이 해양에 침착, 대부분
은 후쿠시마원전 주변 해역에 침착했다는 추정 결과가 있다”며 “(연안 조사 
실시 때) 본 광경이나 방사선 선량률은 상당한 충격.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핵종 상당 부분이 주변 해역에 침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안은 어패류 번식
의 장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방사성물질의 연안 어패류 영향 
가능성을 제기. 



미국과학진흥회지 ‘오염수문제 과학적 비판’ 
 Phys.org=세계 100만명의 구독자

를 갖고있는 과학뉴스매체이자 미
국과학진흥회의 학술지. 

 이미 미국 해양학자들이 반대입장
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 저널이 
후쿠시마 오염수문제를 기사화한 
것은 훨씬 폭넓게 미국 과학계에게 
호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ALPS의 미검증문제, 보건영향 관련 
과학적 불확실성 지적도 중요한 것 
같고, 특별히 해상에서의 덤핑만을 
금지하는 런던협약 외에도 지상에
서의 오염물질 방류를 금지하는 
UNCLOS 협약도 지적.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
류는 ‘피할 수 있고, 위험하며,잠재
적으로 불법’(전문가들의 견해) 

 일본 후쿠시마원전 해양방류 결정
은 인간과 환경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정면으로 위배
라고 주장. 
 



후쿠시마 방출 방사능의 해양위협 
방사능 방출(UNSCEAR 추정 연구) 

 직접 해양방출: 6PBq Cs137 *P(페타)=1000조(10*15승) 

 

  대기 방출 : 5~11PBq Cs137 *T(테라)=1조(10*12승) 

 - 토양침적 후 해양으로 흡수 : 5~10TBq/yr Cs137 

 

  부지내 지하수로 해양방출 

-2011~2015년 차수벽 이전 : 60TBq  Cs137 

-2016~ 부지근접해안 지하로 유출 : 0.5TBq/yr Cs137 

--후쿠시마 기준180배 오염 우럭 원인 

 ~핵연료 안정화까지 : 처리후 0.05TBq/yr Cs137 방류 



후쿠시마발 한국유입 해류유동 방사능 예측 ‘안이’ 

매일 경제 2013-10-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국 제1해양연
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후쿠시마 유출
수 예측 모델에 따르면 태평양으로 퍼진 
방사능 오염수 일부가 희석된 채 우리나
라 연안으로 올라오는 데 10년이 걸리
는 것으로 조사(매일경제 2013.10.11) 

‘23.2.16 해양과학기술원 (KIOST)과 원자
력연구원(KAERI)이 공동연구를 통해 발
표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방류된 오염수의 대부분은 해류에 의해
서 이동되는데 해류에 의해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 내외가 걸릴 것으
로 예상,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확산이 
결합되어 4∼5년 후 등 더 이른 기간내에 
도달될 것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공
통된 결과로 파악.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보
도자료 참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2023.0
6.29)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예측 

1000배 이상 방출된 사고초기 방사능의  
도달도 사고후 5년, 10년 뒤? 



미국 서해안 방사능 농도 일본 북부 방사능 영향 

일본 동쪽 2012년 8~10mBq/L 
베링해  2017년 0.5~1mBq/L 
           2018~2020년 1~2mBq/L 
오오츠크해 2021년 0.7mBq/L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이 없다는 국내 전문가? 

후쿠시마발 해양 방사능 측정 
-Scientific Reports 일본가나자와대수산자원연구소 

2012년 8~10 mB
q 

2016년 5~6 
mBq 

2019년 1~2 mBq 
2021년 0.7~1.1 mBq 

2018~21년 
0.5~0.8 mBq 



후쿠시마 영향 없는 국내 “해양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유일한 표층수 세슘 측정 결과 도표  

평가시점 5년 이내 측정 범위로 판정,  국내 영향 없음 결론,  판독 오류 



동해안 세슘측정 결과 

2014년 기준 0.5~1 Bq/kg 
 증가 

출처: 한병섭 
원자력안전환경 
연구소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국내 유입 추정 
(한병섭 박사, 원자력안전환경연구소장) 
 2014~15년 국내유입(세슘, 플루토늄 측정 결과) 

 - 방사능 핵종별 확산 특성 차이 발생/ 일본 및 국내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  

 * 사고후 4~5년 후 국내 1차 유입 : 2014~15년 유입결과 

 

 사고후 10년이후 곧 국내유입 추정 오염수 본 유동 유입 도래 추정   

 - 태평양 횡단 후 미 서부해안 농도 5~6 mBq/kg 이하 예상 

              - 태평양 반시계방향 유동 후 일본 북부 유입 방사능 농도 수준 예상(약 1mBq/kg) 

 

 후쿠시마 사고수 유입 증거 확보 시급  
 - 원전 사고수 증거인 반감기 2년의 Cs-134의 측정 필요 
 * 후쿠시마 사고후 유입 시점의 Cs-134  감소 보상 고려했어야 
 * 향후 국내 방사성물질 유입에 따른 피해보상 주장 근거 
 

 반감기 30년 미만 방사성 핵종(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의 농도는 1940년대 핵실험 
이후 감소. 그러나 장반감기 위험핵종(플루토늄, 아메리슘, 탄소14...)의 농도는 계속 증가---> 
장기영향평가 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정량 < 현재 방사능 유출량 < 사고 방사능 유출량 

      미래 방사능 영향평가는 과거 방사능 영향 평가 없이 불가능 
 
 
  



해양 방사능 측정 결과 분석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해수의 유입 영향은 농도*시간
의 영향 

 반감기 30년 미만 방사성 핵종(삼중수소, 세슘, 스트론
튬, 요오드...)의 농도는 1940년대 핵실험 이후 감소 

   그러나 장반감기 위험핵종(플루토늄, 아메리슘, 탄소
14...)의 농도는 계속 증가---> 장기영향평가 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정량 < 현재 방사능 유출량 
< 사고 방사능 유출량 

  미래 방사능 영향평가는 과거 방사능 영향 평가없이 
불가능 

 



2. 수산업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소문피해 심각/ 소비위축 

 수산물생산판매 피해 심각 

 해양관광 격감 

 오염수 대응 국가대응 예산 급증 

 WTO 수입금지 유지 불안/ 일본 수산물 원산지표지 위
반 사례 증가 우려 

 



해양방출이 태평양,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삼중수소나 세슘의 반감기는 각각 12년, 30년 정도인데 국내외 시

뮬레이션을 종합하면 세슘의 경우 제주는 1개월 내, 동해엔 6개월 
정도, 남해안의 경우 3~4개월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추정.  

•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자료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이 분석한 결과=세슘 등 핵종물질이 극미량인 ㎥당 10의20제곱 
베크렐 수준으로 넓게 퍼질 경우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 
예상. 

•  일본 후쿠시마대학의 연구 결과=제주도 앞바다에 220일, 동해엔 
400일 이내에 도달이 예상. 쿠로시오 해류로 해양방류 5년만 지나
면 한국도 일본과 같은 농도가 돼.  

• 방사성 물질은 극미량이라고 해도 지속적 방류로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고 먹이연쇄를 통해 사람이 먹을 경우 인체의 내부피폭은 
엄청 피해를 입게 돼. 

• 해양방출 실행되면 부산 등 우리나라 전역에 어패류, 해초류 등 수
산물 기피현상 늘어 어업종사자, 횟집, 식당  엄청난 소문피해 예상. 

 



제주연구원,  오염수로 인한 제주 수산업 피해 4000억 규모 예측 

 2022년 12월말 제주연구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
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 후쿠시마 오염수, 제주 수산업 피해액 연간 4,483억 
발표.  

  - 제주 연간 수산물생산총액(9121억원) 절반으로 줄어
들 것으로 전망.  

 관광산업 평균 지출 30% 감소도 예측  

  -작년 제주 관광객 카드지출 3조4400억원. 

  -약 1조원 손해 예상. 

 

 



우리나라 수산물 연간생산액 9조원대 
-전국어민회총연맹, ‘절반’ 피해 우려 

 지난 8월 17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지식연대 주최로 열린 ‘후쿠
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경남’ 주제 ‘지식연대포럼’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발언 

   -일본의 해양 방류로 인한 우리나라 수산물은 연간 양식 227만t, 
근해연안 85만t, 원양 40만t, 내수면 4만t 등 총 360만t 생산, 총 
9조2400억 원. 오염수 방류로 소비를 최소 50% 줄인다고 가정
하면 우리 수산업계는 약 4조5000억 원 이상의 피해 보게 돼. 

   -정부 여당은 특별법 만들어 어민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요구. 

   -민변 통해 일본 어민조합과 함께 일본 정부 상대로 오염수 방
류 금지 가처분소송 추진 검토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 카드 실적(작년 기준) 

   -부산, 5조 7200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커. 경남 5조 2700억 원.  

   -남해안의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15조 9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양관광 시장규모의 42.5%를 차지(음식업종이 전체의 
54.2% 차지).  

 



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우리 혈세 내년
에만 1조 투입된다(한국일보,2023.8.31.) 

•[2024년 예산안] 오염수 '직접‘(해양방사능조사 등) 예산만 7,380억, 올해보다 39.7% 증액 
연구개발 등 간접비 더하면 오염수 관련 예산은 1조원 이상. 
•"일본 방류 없으면 안 써도 될 돈“-방류기간만 약 30년. '우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어. 



재해심리-불안환기모델 
 불안환기(不安喚起)모델=재해에 직면한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

는 프로세스 중 하나. 사람은 불안을 느끼게 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  

 1)자주(自主)해결=스스로 정보를 입수해 위해(危害) 여부와 회
피방법을 판단.  

 2)타자의존=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판단을 의존.  

 3)사고정지=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전하다고 믿거나 막무가내
로 거부.  

 

 위 셋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주해결. 

 타자의존이나 사고정지는 자칫 공동체의 해결 노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난대응교육을 통해 자주해결을 유
도함으로써 재해 시 유연한 판단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어(堀
井秀之·奈良由美子, ‘安心·安全と地域マネジメント’·2014). 

 



4) 외교적 영향 

 유엔, WHO, IMO 등 국제기구 위상저하, 불신
초래 

 신냉전 편입, 윤 정부의 입지 축소 

 국제해양법 제소 불발, 환태영양연안국 연대 
실기 

 정부의 외교대응력 저하 

 



해양투기 외 대안이 없었나?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3년. 100년이 지나면 
독성이 1000분의 1로 완전히 사라져.  

기존의 1000t짜리 탱크 증설이나 10만t짜리 대
형탱크의 신설을 통해 20년 더 보관하면 삼중수
소의 80%가 사라진다(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켄 부셀러 박사의 제안).  

또한 오염수를 시멘트와 섞어 몰타르화해 건설
현장에 활용하는 방법도 일본 국내외 전문가들
이 권고.  

 2013년 전문가소위 설치 불구 5가지 방안 중 
2020년 수증기방출 또는 희석후 해양방출 권고. 

 



검토된 오염처리수 처분안 

해양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수증기 
방출 

수소방출 

탱크보관(민간안)_ 



가장 값싼 처리법=>희석후 해양방출 
삼중수소수 처분(2016.6)(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 정리) 

-농도 50만~420만Bq/L- 

방  법 비용(80만톤) 

1 지층주입 희석 또는 분리후, 지하 2,500m에  
주입 

주입구(20개) 
약 6,200억엔 

2 해양방출 희석 또는 분리후, 해양방출 약 34억엔 

3 수증기 
방출 

희석･분리후, 증발처리후 H3을 포
함한 수증기를 대기로 방출 

약 349억엔 

4 수소방출 삼중수소수를 전기분해하여, 수소
로 환원하여 대기로 방출(TMI) 

약 1,000억엔 

5 지하매설 삼중수소수를 시멘트 등에 섞어 
콘크리트로  만든 후 매설  

약 2,533억엔 

※ 보관후  
방출 

10만t탱크 11기 건설, 반감기 10
배인 123년 보관후, 방출 

11기×약 30억 
＝약 330억엔 



이미지피해 대책비에 수출 악영향 ALPS 처리수 해양방류 
‘고(高)비용’ 메리트 없어(여성자신, 2023.8.15)(일본) 
 ALPS 처리수의 해양방류의 실행 근거 중 하나인 "경제적” 전제 무너

지고 있다고. 
 당초 해양방류 제반 비용은 34억엔. 다른 4가지 처분방법에 비해 가장 

저렴, 방출소요기간도 약 7년으로 짧다고 발표. 실제로는 추산보다 10
배 이상, 방출기간도 30년. 

 마키우치 쇼헤이 후쿠시마지역 저널리스트, 플랜트 기술자인 가와이 
야스로씨의 지적. 

 2021년 8월 해저방출계획 발표시 해저터널 건설비용 약 350억엔, 모
니터링비용은 2021-2024년도만 약 430억엔.  

 이미지피해대책기금과 어업인대책기금 합치면 약 800억엔 공금투입. 
 이러한 기금과 ‘이미지피해’ 대책비에 해양터널 건설비 약 430억엔을 

더하면총 1천300억엔 이상(당초 예산의 38배). 
  현재 발생하는 오염수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해양방출 계속되고 비

용은 천정부지. 폐로비용 등은 도쿄전력 등이 ‘부담금’ 형태로 기구에 
자금을 납부하지만 결국 전기요금 추가로 국민 부담 귀속. 

 일본 해외에서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움직임 확산. 중국은 7월부터 
일본 수산물 검사 엄격화, 실질적 금수 조치 취하면서 많은 일본 기업
들 타격. 해양방류가 ‘경제적’이라는 전제는 무너져 가고 있어.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 전망
(2019.3.,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산) 

 

 

 
 

(조엔)  

(1) 오염수 해양
방출하지 않을 
경우 

(2)오염수 희석
해 해양방출 

(3)폐로하지 않
고, 오염수 해양
방출 

폐로․오염수처리 51 11 4.3 

배상  10 10.3 10.3 

제염  20 20 20 

합계  81 41 35 

출처: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続・福島第１原発事故の国民負担, 2019. 3. 17. 

당초 일본 정부가 발표한 원전사고 수습 비용= 2011년 5조8천억엔 2016년 21조엔 

이상.  2017년 일본경제연구센터, 50조엔~70조엔 추산. 2019년에는 35조엔~80조엔
으로 수정 추산.  



일본 정부, 각종 제안 사실상 거부 

 부지 내에 보관중인 제거토양을 부지 밖의 중간처분장
으로  

      1) 지자체 및 주민들과 합의로 가능  

      2) 토양 보관장소에 탱크를 증설하여 보관 

    모타르화하여 부지지하에 저장(체적이 3~4배 증대) 

    지자체와의 합의로 부지 밖의 지역에 대형탱크의   

     신설과 이송 

   수십년 내의 폐로가 불가능한 만큼, 석관방식의 도입                   

과 함께 공냉식 유지 방안 등 제안 

 

  조기폐로를 위한 사전준비 부지확보라는 주장은 “궤변” 

 



오염수 해방방류의 본질은? 
 “일본의 원자력정책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선제적 조치=미일원자력협정이

란 우산 속에서 미국 묵인 하에 해양방류를 하는 것으로 2024년 완공될 롯카쇼
무라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각종 오염수 처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조치
로 국제환경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신동애 기타큐슈대 법학부 교수. 6월 15
일 경주 한국정책학회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위원회’ 주최연구회서 주장).  

 내년에 시작될 아오모리현의 핵연료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六ヶ所再処理工場) 

   =연간 최대 우라늄 800t의 처리 능력.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 연간 1900조Bq(베
크렐) 대기방출, 1경8000조Bq 해양투기할 계획. 이밖에 탄소14 52조Bq, 요오드
129 110억Bq, 세슘137 11억Bq, 스트론튬90 7.6억Bq 등을 대기방출, 플루토늄
241 800억Bq, 요오드129 430억Bq, 세슘137 160억Bq, 스트론튬90 120억Bq 등
을 해양방류할 계획. 

    =현재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해양방류하려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총배출량 1200
조Bq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강조.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은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으로 1993년부터 공사가 시작
됐으나 사고 등으로 그간 25차례나 가동 연기. 들어간 비용만 약 30조원.  

 향후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의 삼중수소 등 다핵종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하지 못
한다면 일본 원자력정책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통해 다핵종 오염
수의 해양투기에 대한 반발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시도라는 것.  

 



“문재인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
류에 대해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
라”고 지시했음에도 장관급 관료들이 엇박자를 드러나 실망을 
안겨줘.  

 문재인 정부 때 고위 관료, IAEA에 대한 신뢰와 일본 정부를 옹
호하는 발언. 

 KBS뉴스(2023년 7월 4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오염
수 안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기획뉴스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에
서 "일본 관할 내 사항이기 때문에 주권적 영토 내 사항이고, 일
본에는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라며 방류 문제가 일본
의 주권 사항이라고 발언하기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에서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
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라는 발언.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단독]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다시 재판하면 져”…비공
개 보고서 입수(KBS뉴스, 2023. 9. 7. 21) 

 국책연구기관 4곳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려고 만든 보고서 단독 입
수. 

 지난 정부에서 연구를 시작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지난해 9월 발간
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800쪽짜리 문서. 

 일본이 다시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고, IAEA가 일본을 
지지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 담겨있
어.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선 한국이 2019년 최종 승소한 상황. 
 연구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우리 측의 논리적 취약점을 분석. 
 지금의 수입금지는 WTO 협정상 '잠정 조치'로 우리 정부가 사후에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 이를 위해선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점에 주목. 추가 분쟁 발
생 시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담아. 

 IAEA 논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 자료를 확보하
라는 주문도 덧붙여. 

 연구팀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5곳의 국제기구를 통
해 문제를 제기하는 해법도 제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각국 대응 
 

 중국=방류 즉시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7월부터 수산물 검사 위해 세관 억류 사
례 증가, 활어 수입 중단. 홍콩 마카오도 수입금지. 

 홍콩=후쿠시마, 도쿄, 나가노 현 등 해산물 수입금지. 홍콩 주변 바닷물에 함유된 방
사성물질 검사. 식품 검사와 함께 매일 결과 발표. 

 미국, IAEA, EU=공식적으로 일본 방류지지. 미 CNN, 프랑스 르몽드지 등도 일본 우
호적 보도.  

 독일=독일 환경장관 G7회의서 일본에 동조 안해. 독일 환경보호단체, 오염수 방출, 
일본 원전재가동에 항의하는 내용 공영방송 ARD보도.  

 이탈리아=신문, 일본 상황 보도. "바다는 인류의 것. 일본은 해양방출이 안전하고 해
양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무해하며 모니터링 계획이 효과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세계 공동의 이익을 무시하고 미래세대에 상처
를 남길 위험이 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 비판기사도. 뉴스사이트 ‘이
탈리아 24 프레스’, "일본 정부나 IAEA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라는 
제목의 기사. 잡지 ‘Italy a Tavola’. 일본 인근 해역에서 잡힌 물고기 구별 방법 제안. 
일본해역 숫자 61(ZONA 61 Pacifico Nord-Occidentale) 정보 제공. 

 태평양연안국가=대부분, 방류 반대, 연기 요청. 현 상태서는 잠잠. 

 러시아=일본의 해산물 검사시스템 강화 발표. 연방 수산청, 전러시아수산해양학연구
소 (VNIRO)에 공기, 바다 및 어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 대해 모니터링 지시. 8월 9
일 중국과 공동으로 알프스처리수 해양방출 관련 기술질문지 일본정부에 전달(일본
측 보도-러시아어업 및 해산물 가공산업에 영향이 크지 않고, 소비자 반대 보이지 않
는다고 보도). 



“미국, IAEA를 너무 믿지 마세요” 
•  미국은 GE가 후쿠시마사고 원전 제작, 핵실험 등 방사능해양오염을 해

온 당사국 중 하나.  

• IAEA는 1957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친원전 진흥기
구로  다른 UN기구와는 달리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
(형식상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아님). 

• 2009년부터 10년간 IAEA 일본인 사무총장 재임, 일본 영향력 큰 편. 

• IAEA의 경우 2007년 고리1호기 재연장 관련 안전점검단이 왔으나 “안
전에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려 부산지역 시민단체, 부산시로부터 불신
과 비난을 받기도. 체르노빌,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
했음. 

• 유엔 조직 내에 원전문제와 방사능위험을 다루는 부서가 없고 원전문제
를 이용을 촉진하는 기구나 다름없는 IAEA에 몽땅 맡겨놓고 있는 것이 
문제 

• IAEA의 대안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주도로 환태평양원자력안전기

구(가칭)을 제안할 필요  또는 한중일 원자력안전기구를 별도 주창할 필
요 있음(이원영 수원대 명예교수 논문). 



IAEA 보고서는 ‘부실검증’ ’맞춤형 보고서’ 
 최근 IAEA의 최종보고서가 ‘국제안전기준에 맞아 문제 없다’고? 
  -일본 해양방류에 면죄부, 보증서를 일본 방류예정 시점에 맞춰 공개. 
 IAEA 보고서는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지 않는다(일본시민과

학자단체 원자력정보자료실 성명서)=일본 정부 요청. 이번 IAEA의 안
전심사 범위에는 해양방류 정당화 과정에 상세한 평가 포함안돼.IAEA
는 우리 국민 입장엔 ‘편파 심판’. IAEA는 원전을 진흥하는 국제기구
로 지난해 이미 일본의 해양투기를 사실상 승인. 이번 IAEA의 최종보
고서는 2.3차 실험 반영 안 하고 일본 방류일정에 맞춰 면죄부 준 것.  

 최종보고서 핵심=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일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 해양방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은 모든 어업연맹과 후쿠시마현 연맹의 방출에 대
한 결의안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제기한 우려에서 분명. 국제 표준
의 기본원칙은 해양방출을 정당화하지 않아. 해양방출 이외의 옵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없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중대사고 노심용융 핵연료에 접촉 다양한 핵
종의 방사성물질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ALPS는 설계한 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 잔류 처리수 대량 발생. 오염수
는 계속 증가상태. 방출된 오염수와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얼마나 늘어나고, 환경영향 어느 정도인지 미지수. 



IAEA최종보고서에 누락된 것들 

 한겨레신문(2023년 7월 5일)=‘IAEA, 오염수 시료분석 못 
끝냈다…신뢰성 ‘자해’ 보고서’. 시료분석 3회가 국제 룰이
고 IAEA도 애초 세 차례 예정을 했으나 2·3차 시료 분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1차 결과로 ‘문제 없다’는 최종보
고서를 급조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  

 지난 4일 IAEA 최종보고서는 “이 분석 결과는 올해 하반기
에 제공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사실상 일본이 제출하는 자
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확증’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IAEA가 오염수 방류에 “인체와 환경
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린 셈. 일본 맞춤형 
IAEA 보고서. 

 폐기전 방류찬성, 알프스 성능 평가x, 자체자료수집검토x, 
고장시 평가x, 육지저장방식 비교x, 생물농축 환경영향평
가x 정당화(일본 수산업, 인접국 피해 고려) 평가x 

 



미국, 자국내 핵 오염수는 배출 못해 
 메사추세츠주 환경규제당국 

   =필그림원전 핵오염수 100만 갤런(3,800
톤) 케이프코드베이에 배출 불허(23.7.24.) 

  

 엑스셀(Xcel)에너지 

   =미네소타 몬티셀로 원전, 지난해 11월 
삼중수소 오염수 누출사고 이후 누출차
단 금속장벽 건설계획 발표. 방벽 깊이는 
40피트, 길이는 600피트(23.8.17.) 

 

 뉴욕주, 허드슨 강에 액체핵폐기물 방류 
금지 ‘세이브더허드선’ 법안 제정 

   =허드슨강 하류(맨허튼 인근)의 2021년
부터 폐로중인 인디언포인트원전 3기. 해
체기업 홀텍, 냉각수 490만 리터 허드슨
강 방류계획에 시민 반대, 민주당 법안발
의. 야당 동의. 방류 대신 최소 12년 이상 
지상보관 요구(23.8.18.) 

 



3. 우리나라의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 부작위에 대응 

지자체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 부작위에 대응 

수산업계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 

시민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 

 
 

 



1)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 

 유엔해양법 위반 제소(사전통보협의 부재, 저농도 방사성물질 
해양투기도 국제해양법 위반) 

  정부 부작위(민변, ‘부작위’ 헌법소원 추진)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 차원 진정(개별적 생명권 환경권 보호 
차원) 

  법적 제재 못해도 일본 이미지 실추 및 부담 줄 수 있어 

 중국처럼 강력한 검역 실시(전수 조사, 검역범위 농수산가공품
으로 확대) 

 일본 수산물수입 저조. 일본 어업인 국민 불안 불만 고조. 

 중국, 러시아, 환태평양연안국가와 연대 대응 절실 

 일본에 해양방류 중지, IAEA외 이해당사국 공동검증단 파견 제
안을 

 일본에 우리나라 소문피해 대응 공동기금 마련 제안 절실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오염수 객관적 장기적 조사연구 실시 

 

 



인접 연안국 사전통보 논의 없어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하면서도 
환경 위험성에 대해 이웃나라인 한국, 중국 등에 사
전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 

정보제공과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 이행을 의무화
한 유엔의 국제해양법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 

일본, 한국과 중국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고, 해양방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투
명성을 확보하거나 국제적 감시나 참관에 대한 언
급하지도 않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우리정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잠정
조치 요구 절실 

 현 시점에서 가장 옳은 대응은 일본 방류계획에 대해 
우리정부가 방류계획 제고를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요구하는 일. 

 

 유엔해양법 협약 제290조=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
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적
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
정. 제소할 때 함께 신청해야. 

 

 1993년 러시아가 수백t의 핵폐기수를 IAEA기준치 이
하라며 홋카이도 인근에 투기하려 하자 일본 정부가 
적극 반대해 러시아가 포기한 사례가 있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주식회사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관리와 관련,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 식량권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진정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청의 
승인 하에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능오염 폐수를 해양투기하는 행위가 
임박. 이는 해양환경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원전 멜트다운(노심용융)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기존 
방사능위험이 존재하는 해양환경에 투기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 안전기준에 따라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REIA)’는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영향 등 모든 기본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그러나 도쿄전력이 2023년 발행한 개정 REIA 보고서에는 기존의 
방사능위험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 이 보고서는 IAEA의 정당성 
안전 요건을 적용하지 못해. 일본 정부는 또한 인간의 건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승인 절차를 관리하지 
못했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임박한 투기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2) 지자체 차원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여당에게 방류 중지 촉
구 요구 절실 

지자체 자체 주일본영사관 등에 항의 

방사능검사 및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철저 

시민과 공동으로 핵오염수대책위원회 운영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발언, 괴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20

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면 민·형
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
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  

 “오염수는 일본의 바다로만 흘러드는 게 아니다. 우리 제주를 포
함해 태평양을 접하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국”이라며 “독일의 해
양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에 닿고, 
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원 지사, 오염수 농도를 낮춰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 
쪽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위험성 지적이 있다며 반박.  

  “나는 제주도지사로서 우리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
가 있다”며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겨
레, 2020년 10월 20일). 
 



‘박형준 “오염수 선동” 비난,  
“말바꾸기”로 되받은 민주당’ 

 박형준 부산시장도 2년 전과는 다른 입장을 
페이스북에 내놓아 야당 반발.  

 오마이뉴스(2023년 8월 29일)=‘박형준 “오염
수 선동” 비난, “말바꾸기”로 되받은 민주당’ . 

 박형준 시장=IAEA의 검증 결과와 북남미 나
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단 점을 거론, 
“그런데도 민주당이 인류 최악의 환경 대재
앙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씨도 안 먹힐 비과학
적, 비상식적 논리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 국격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강조.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박 시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
한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성명서를 주
부산일본총영사관 측에 전달.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기자회견, “2
년 전엔 올바른 목소리를 내놓고, 정작 방류
가 진행되는 지금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을 그
만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노골적인 실망
감을 표시, “국민이 걱정하는 건 안전이고, 이
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  

 

 



3) 수산업계의 대응 
 해양방류 중지 요구 

 검역 전수조사 요구(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시 표시 요구, 농
수산가공품 수입금지 확대) 

 수산업계 피해 지원대책 요구(긴급경영지원지금 등) 

 우회수입 포함 일본수산물 수입판매 중지 결의/ 원산지표
시 위반시 업계 퇴출(일본 수산물 수입금지가 국내수산물 
살리는 지름길) 

 9월 8일 일본 어민 도쿄전력 방류중지 소송과 맥을 같이해 
별도로 미국, 태국, 필리핀 등 연안국가 연대 도쿄전력 소송 
추진  





원전 오염수’ 타격 일본 수산물,  
한국에 수출 확대한다(경향신문, 023.9.1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 지원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추진 확인.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9월 11일 “이번 대책에는 한국 시장도 포함되며,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혀.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은 금지했으나, 기타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실시 조건으로 수입. 

 일본 정부, 당초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대상으로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이 거론. 오염수 방류로 먹거리 불안감
이 커진 한국까지 수출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의외로 평가. 

 JETRO 측, 일본산 농·수산물의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한국 내 업자들을 발
굴해 일본 기업과 연결하는 중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  

 지난해 판매한 수산물은 244억엔(약 2204억원)으로 전체 수출국 중 5위. 해
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한 해 평균 3만t 넘는 
수준. 가리비(1만1971t) 수입이 가장 많아. 가리비는 중국의 금수 조치로 일
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품목이기도. 

 국내에선 그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빈
번해 문제가 되기도. 정부가 지난 5~6월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는 158개소에 달해. 



4) 시민 차원의 대응 

 윤 정부 오염수 대응 ‘부작위’ 에 대해 국민청원, 민변과 함
께 ‘부작위 헌법소송’ 제기 

 내년 총선에서 ‘부작위 책임’ 물어 윤 정부 심판 

 지자체 단체장 대상 ‘부작위 책임’ 물어 지자체 홈페이지에 
반대 여론 게재 

 국제기구에 대한 여론전(국제기구 무용론, 미래세대 입장에
서 항의메일 방문 등) 

 ‘저팬 보이콧’ ‘노 저팬’ 캠페인 동참(일본에 가지 않겠습니
다. 사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민변, 후쿠시마 관련 부작위 ‘헌번소원’제기 

 후쿠시마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공권력을 행
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국가는 재
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 후쿠
시마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
권 등 기본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 시민의 청구인 적
격 인정될 것. 

 민변의 주장=한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
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잠정
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부작위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검증 부족 △수산
업자와 어민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
작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 부작위란 마땅히 할 것으
로 기대되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것. 

 
 



‘재팬 보이콧’ 국민운동 확산도 
 환경단체 "오염수 방류 중단 위해 일본제품 불매 

제안”(연합뉴스, 2023년 9월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제품) 불매 운동
이 성과를 내면 일본 여론이 바뀔 것"이라며 "우
선 다음 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일본 제품을 주
고받지 말자는 '추석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제안. 

 이후로도 ▲ 일본여행 가지 말자 ▲ 일본 맥주 먹
지 말자 ▲ 일본 수산물 먹지 말자 등 3가지 주제
로 불매운동을 이어가자고 제시.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국민 다수가 불매운동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이 설문에선 
응답자의 72.4%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 78.3%는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 

 또 응답자의 65.2%는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차
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64.6%는 일본 여
행 불매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고 단계의 검역 또는 후쿠
시마산 수입금지를 확실히 해야. 

    -전수조사의 경우 평소보다 장기간 소요. 일본 수산물 수출입의 
경우 경제성 낮아져 일본 수산업 업계에게 직접 영향. 이것이 일본 
정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수입식품(수산물 등)의 β선량의 측정 증명서 제출의무 도입, 

     Sr90의 부분적인(%비율) 측정증명서 제출 요구→차후 제출 및위
반시의 벌칙의 소급적용 

 국내 유통의 일본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지 검사를 강화, 방
사능이 기준치이하라도 공표함으로써 국내수산물 보호조치 필요. 

 일본 농수산물 전반에 걸친 불매운동(저팬 보이콧), 수산업계 일본
산 수산물 수입 금지 결의 등 결기 필요. 

 소문피해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어협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에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민들도 연대를 통해 한일 양국에서 
이 같은 소송 추진도 바람직함. 

  전국어민회총연맹, 미국, 필리핀 어민들과 도쿄전력 방류중지 
및 배상소송 추진중(민변). 
 



궁극적으로 탈원전에너지전환으로 가야 
 원전이 초래하는 피해란 무엇인가? 
  (원전을 없애자!규슈겐카이소송 변호단, 2013) 

 
 도입, 입지계획단계에서 가동중, 폐로후까지 계속되는 피해 
    -지역지배(원전자금살포, 지자체재정왜곡,원전의존경제) 
    -민주주의의 파괴(안전신화 유포, 광고언론유착,민심왜곡) 
    -정보은폐 및 조작, 비리발생 소지 
 
 가동중 발생하는 피해 
    -자연환경의 파괴(온배수, 해양생물변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피폭(암발생률 사망률 증가) 

 
 조업 결과 발생하는 피해 
   -핵폐기물에 의한 피해 

 
 




